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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의 위기와 의학전문직업성

정유석1

요약

한국의료에 대한 우려가 깊다. 응급실에, 수술실에, 중환자실에, 지방병원에 사람 살릴 의사들이 사

라지고 있다. 소위 ‘필수의료’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의료 전문직업성은 실종 위기

에 있다. 문제의 원인을 의사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의사 이전에 사람인 개개인이 

사명감보다 삶의 질을 선택하는 것만 탓할 수는 없다. 현장의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 시민단체, 언론과 

정치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본 고는 중병이 든 한국의료를 증상과 증후, 병태생리

와 진단, 그리고 치료의 단계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한국 의료의 위기는 철학 없는 보건의료정책의 

불합리성, 사명감보다는 삶의 질을 택한 의사들, 대형병원의 확장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실손

보험으로 인한 환자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려 보았다. 한국의료를 살릴 처방으

로는 수가냐 정원이냐의 근시안적 논의에서 벗어나, 환자-의사 간 믿음의 회복, 전문직업성의 고양, 규

범윤리를 넘어 긍정윤리로의 전환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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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글을 열며

한국의료에 대한 우려가 깊다. 응급실에, 수

술실에, 중환자실에, 분만실에, 지방병원에 사

람 살릴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

면, ‘아프면 안 돼’라는 있을 수 없는 염려가 현실

이 될 수 있겠다[1]. 현장의 의료진뿐 아니라 환

자, 시민단체, 언론과 정치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일보는 2023년 4월부

터 한 달여 동안 의사캐슬 ‘3058’ <정원이냐 수가

냐, 필수의료 부족의 진짜 이유>라는 포커스 취

재기사에서 21개의 주제들을 심층 분석하여 내 

보냈다. 동아일보도 2023년 5~9월 사이에 <위

기의 필수의료>라는 이슈 하에 33개의 기획기사

를 통해 한국의료의 난맥상을 보여주었다.1) 하지

만, 전체 기사를 일별해도 답답함은 여전하고, 한

마디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데, ‘수가 문제’, ‘정원 문제’라는 

양측의 시퍼런 주장만 단순 전달하고 있을 뿐이

다[2]. 당사자인 의사들은 눈앞에 산적한 일들에 

매몰되어 있다. 갈수록 치열한 경쟁 속에 개인의

원과 중소병원은 환자유치에, 3차 병원과 의과대

학은 인증평가에 목을 매고 있다. 한국의료라는 

거대한 숲의 곳곳이 불타고 있는데, 남 탓만 하

며 각자도생으로 별장 리모델링에 골몰하는 형국

이다. 산불을 끄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

는다. 필수의료의 ‘위기’가 ‘붕괴’라는 현실로 닥

치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중병이 든 한국의료

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병든 한국의료의 주된 

증상과 증후를 먼저 살펴보고 병태생리와 진단을 

1)  한국일보의의 의사캐슬 ‘3058’은 총 5회의 시리즈 기사와 관련 카드 뉴스, 영상, 구독자 반응을 포함하여 위기에 처한 한국의료 전반을 심

층적으로 다루었다. 3058은 18년째 동결인 한국의대 입학 정원을 의미한다. 한 달여 시간차를 두고 동아일보는 더 광범위한 주제를 발굴하

여 기사화 하였다. 본 고의 본론 중 병든 한국의료의 증상 및 증후에 대한 내용 상당 부분은 두 신문의 기사를 인용하였다.

2)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한소아외과학회 소속 정회원 74명 중 65세가 넘는 의사가 31명이며, 실제 활동 의사는 준회원을 합쳐도 50명 정

도다[3].” 

통해 적절한 처방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Ⅱ. 증상 및 증후

1.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의 죽음

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2

시간 넘게 응급실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사망하

였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2017년부터 

5년간 치료거절로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환자

수가 3.752명에 달한다. 지방도시의 대학병원 응

급실들은 치료할 의사가 없거나 입원이 불가능하

다는 이유로 환자를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3].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22년 7월엔 국내 최고 

수준의 수도권 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

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타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다[4]. 이처럼 소위 ‘바이탈과(생명을 살리는 

주요 전문분야)’ 의사의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드문 소아암이나 선천성 기형을 수술

하는 소아외과 응시자는 2021년 ‘0명’을 찍었다

[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소아외

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31곳뿐이다[5].

2. 공공의료의 몰락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을 폐쇄한 것은 한국 공공의료가 처한 현실과 처

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의사도 환자

도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기대나 신망이 없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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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부터 민간 병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성립되었고, 공공병원은 결핵, 나병 같은 전염성 

질환이나 행려환자들을 위한 구호 병원의 성격

이 강했던 것이 문제였다. 대부분 계약직인 의사

들은 처우나 신분상의 특혜도 없는데 지방근무를 

선택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2023년 5월 기준,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전문

의 부재로 인한 휴진 과목 현황은 23곳(65.7%)이

다. 일례로 충주의료원의 경우 순환기내과 전문

의는 70대가 넘는 고령의 의사 한 명뿐이어서 24

시간 심혈관 응급환자를 볼 수 없다[6].

3. 전공을 포기하는 전문의들

2023년 6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주관으

로 ‘소아청소년과 탈출을 위한 제1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공과목인 소아청소년 진료를 접

고 피부미용 등을 배우려는 의사 521명이 몰렸다

[7]. 학술대회는 미용, 비만, 하지정맥류 등 비급

여진료 주제들이 주를 이루었고, 임현택 대한소아

청소년과회장은 “일종의 재수 종합반 같은 개념으

로 보면 될 것 같다. 각 분야의 기초를 강의해주고 

거기서 ‘나는 미용이다’, ‘나는 통증이다’라는 식으

로 적성을 고민해 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4. 비급여 시장으로 뛰어드는 젊은 의사들

의대를 갓 졸업한 젊은 의사들이 전문의 수련

과정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미용진료 영역으로 진

출하고 있다.3) 불변의 인기과인 정형외과조차도 

대학병원에 남아 수술을 하려는 의사들을 찾기 

힘들다. 전문의 취득 후 1~2년의 전임의 수련과

3)  한국일보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22년 사이 일반의가 개설한 의원은 전국에서 18.58% 증가했지만, 미용 의원이 집중된 강남구

(106%)와 서초구(104%)에선 2배 이상 늘어났다[8].”

정을 통해 수부, 족부, 척추 등 세부전공을 배우

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바로 개원해서 

수술은 안 하고 비급여 통증 치료만 하려는 경우

가 대부분이라고 한다[9].

5. 의사들의 일탈 

의사가 직접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여종업원들

을 고객으로 유치하여 1,118회에 걸쳐 프로포폴

을 의료외 목적으로 처방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10]. 유명 비만클리닉 의사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24인 기자에게 ‘디에칠프로피온’ 등 

향정신성의약품, 항우울제, 당뇨약, 식욕억제제, 

이뇨제 등 무려 14가지 약을 처방하였다[11]. 수

가나 제도 탓 이전에 기본 도덕성이 의심되는 의

사들의 범죄행위가 적지 않게 보도되고 있다.

6. 절망하는 의사들

Koh[12]는 “지금의 의료현실에 누가 절망하고 

있는가? 원칙대로 환자를 진료해서는 의원을 유

지하기 어려운 의사들이 그렇다. 수익 증진에 대

하여 부당한 압력을 받는 봉직의들과 점점 더 왜

곡되어 가는 의료행태를 안타깝게 지켜보는 이들

이나 직능단체들도 그럴 것이다. 많은 의사들이 

이 의료보험급여체제로는 제대로 진료하기 어렵

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일찍이 기술한 바 있다. 

지금까지 중병을 앓고 있는 한국의료의 증상 

및 증후를 나열해 보았다. 이제 한국의료가 총체

적 난국에 빠지게 된 경위(병태생리와 진단)를 알

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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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병태생리 및 진단

1. 정원, 혹은 수가 문제? 

‘정원이냐? 수가냐?’는 정부와 의사들 간 대표

적 논쟁점이다. 정부는 지난 18년째 그대로인 의

대정원이 문제의 핵심이며, 정원을 늘리면 필수

의료나 지방의료 쪽이 채워질 것이라는 소위 ‘낙

수효과’를 주장한다.4) 

의사들은 문제의 본질이 ‘편중’이라고 반론한

다. 주요 바이탈과 전문의의 인구 대비 숫자를 미

국과 비교하면, 신경외과 3.5배, 외과 1.7배, 산

부인과 1.6배, 흉부외과가 1.3배 많으나, 이들 

상당수가 개원가로 빠져 전공과 무관한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낙수효과에 대한 정부의 기

대는 ‘순진한 발상’에 불과하며, “늘어난 의사들

도 똑같이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정재

영(정신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등 ‘워라밸

과’로만 몰려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피과를 멀

리하는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고, 의대 정원을 

늘려 중환자실과 응급실, 지방병원을 채우겠다는 

발상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

이다[2]. 

정원확대가 오답이라는 의사들은 ‘낮은 수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한다. 필수의료에 종사하

는 의사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

도록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

준은 “필수 의료를 살릴 개입은 필요하지만, 건

보 재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마구잡이 식으

로 수가를 올리는 건 가능하지 않다”며 “시스템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살피는 작업이 

4)  정부측 입장은 “한국은 ①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2.5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훨씬 못 미치며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으로 

최하위다. ② 의학계열 졸업자도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일본·이스라엘(6.9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다. ③ OECD 평균 3배 수준으로 많

은 병상 수(인구 1,000명당 13.2개)도 의사 수 부족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드는 수치다. ④ 대형병원, 대학병원에 생긴 의사의 빈자리를 의

료지원인력(PA) 간호사가 대체하는 현실도 의사 수 부족을 증명한다”는 것이다[2].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2]. 한

편, 수가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너무 진부

하다는 의사 측 입장도 있다. 안덕선은 “의사집

단은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위한 수가협상에 앞

서, 보다 더 초월적인 가치에 집단적으로 헌신한

다는 이데올로기를 펼칠 수 있어야 사회의 지지

를 획득할 수 있다. 의사 전문직의 오랜 교육과 

특별한 지식·술기에 근거한 전문직업성의 이데

올로기 주장은 너무 미약하고 진부해 보이며 시

대착오적이다.”라고 하였다[13].

2. 사명감보다 워라밸을 택하는 의사들

젊은 의사들이 사명감보다는 워라밸을 택하는 

것이 문제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의대는 공

부 잘하는 학생이 가는 곳이지, 사람 살리겠다고 

가는 학생이 얼마나 있겠냐”는 선배의사, “20대 

후반은 인생의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런데 그 시

기를 병원에서 격무에 시달리며 보내고 싶진 않

았어요.”라는 젊은 의사의 인터뷰 기사가 눈에 

띈다[8]. 한국일보는 개별 젊은 의사들의 선택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의 총합인 의료시스

템의 붕괴 현상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구성의 오

류’(fallacy of composition)와 비슷하다고 진단

한다[8]. 

3. 의료소송 급증과 완벽을 요구하는 판결

의사들은 의료소송의 급증과 의학적 판단을 결

과만 보고 단죄하는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원인

이 있다고 본다. 기원전 1750년 경에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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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라비 법전 218조에는 “의사가 수술 칼로 심

한 상처를 수술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거

나 눈의 농양을 절개하여 그의 눈을 실명케 한 

경우 의사는 그의 손가락을 자른다.”는 내용이 

있다[14]. 코비드 유행으로 14일간 일인실에 격

리조치 중이던 조현병 환자의 자살에 대해 손해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15]. 6개월 전 개복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복통환자를 보존치료를 우선하

다 소장 절제술을 받게 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다[16].5) 대한민국의 법은 함무라비 법전에

서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4. 의사단체의 부실한 자율규제 노력

전문직에게 부여된 자율규제 노력을 의사들이 

슬그머니 파기한 흑역사가 원인의 일부라는 견해

가 있다. 2001년 대한의사협회 윤리지침에는 이

미 공인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금지하고(제 11조) 

이를 행하는 동료의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

(제42조) 등이 잘 기술되어 있었다.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가 공정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내

용도 부당이득 추구 금지 조항(50조)에 있었다. 

그런데 2006년 윤리지침을 전면개정하면서 이런 

조항들을 모두 삭제하였고, ‘의사는 환자에게 의

학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

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 13조. 과잉진료 및 부당이득금지)’

는 모호한 문장만 남겨 두었다. 이후 제약사와 의

사 간 리베이트 문제는 언론의 단골 메뉴가 되었

5)  대한외과의사회는 “장꼬임 증상도 혈변 증상도 무조건 개복수술하고 장을 잘라내야 한다면 대체 죄가 안 되는 증상이 어느 정도고 장을 얼

마나 잘라내야 죄가 안 되는 것이냐”면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옳았는지 재판부가 판단할 거라면 범죄가 되지 않는 치료 범위도 재판부

가 정하라. 몇 명 남지 않은 수술하는 외과 의사마저 범죄자로 만들고 수술방 밖으로 끄집어내 형사처벌이라는 감옥에 넣었다. 대한민국 의

료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일갈했다. 의사의 판단과 진료 행위에 대해 의학적 적합성과 무관하게 결과만 따지는 현실에 의사들은 “교도소 담

벼락 걷는 심정으로 일한다”고 항변했다[16].

고, 결국 2010년 의료법 23조 2항에 부당한 경

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즉 소위 ‘쌍벌제’가 전

격 도입되었다. 의사들의 자율규제 노력 포기가 

외부로부터 더 강력한 법적 제제로 부메랑이 되

어 돌아온 것이다. 

 

5. 부실한 의료보험과 막장 실손보험

1977년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약 

1,000달러로 구조적으로 3저(底) 구조(저부담-저

보장-저수가)를 기반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들

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이 상향되었고, 첨

단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수

준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

고 3저(底) 구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17]. 

미봉책으로 민영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수요

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수요가 발생하며, 결국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 왔다. 이에 대해 김대환은 2008~11년 사

이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실손의료보험

은 단기적으로 의료수요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수

요량이 결정될 수 있는 외래방문횟수와 입원일

수는 증가시키는 반면 의료공급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수요량이 결정될 수 있는 입원횟수나 입원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

론 내린 바 있다[18]. 즉 환자들의 의료 과다이용

은 나타났으나 의사들의 과잉진료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방법으로 최근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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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자료를 분석해도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까? 초진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의무적으

로 확인하고 입원이나 고가의 검사를 권하는 병

원들에 대한 소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일한 결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6. 대형병원들의 무분별한 확장 

부실한 의료전달체계, 특히 ‘빅5’라고 일컬어지

는 대형병원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한국의료의 위

기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이 있다. 중증, 경

증을 가리지 않고 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욕망

과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의료제도가 지방의료

와 일차의료의 붕괴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Jo[19]는 ‘한국의 의료시장’은 대형병원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환자의 대형병원 집중현상은 오

히려 의사들에게 매출 증대의 압력을 가하고, 과

로와 소진을 유발하며, 환자와의 교감기회를 제

한한다. 또한 중소병원과 개인의원의 환자 감소

로 이어지고, 그 결과 일차부문 의사들의 불만을 

높인다. 즉 의료체계의 확대성장은 의사보다는 

민간병원의 역할이 두드러지면서 의사가 민간병

원에 예속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병원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의사들의 영향력이 상대적

으로 축소되었는데, 의사들은 이러한 사실에 정

면 대응하여 대형병원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전략

을 구사하기보다는 모든 불만의 원인을 저수가 

보험으로 돌려서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한국 의료의 위기는 철학 없

는 보건의료정책의 불합리성을 박리다매, 3분 진

료로 버티던 의사들이 비급여진료라는 워라밸 높

은 분야로 쏠리게 된 점, 여기에 ‘빅5병원’의 문

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실

손보험으로 인한 환자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기름을 부은 형국이라 하겠다.

Ⅳ. 치료

병든 한국의료를 치료할 방안은 있는가? 칼자

루는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의 답이 있을 리 

없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민, 의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길을 내

야 하는 시점이다. 급한 불 끄기식으로 눈앞의 증

상만 해결하는 것을 대증 치료, 보다 근본적으로 

병증의 원인을 교정하는 것을 근치적 치료라 한

다. 차례로 살펴보자. 

1. 대증 치료

현 정부는 의대정원을 늘리고 필수의료의 수가

를 상향 조정하는 ‘투트랙’ 방식을 고려 중이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 소위 ‘낙수효과’로 필수의

료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의사가 되기까지 

최소 10년은 걸린다는 점에서 대증치료라 하기도 

어렵지만, 핵심의료를 낙오 직전의 의사들에게 맡

기겠다는 발상 자체부터 잘못되었다. 필수의료의 

수가 상향 역시 세밀한 조정이 없으면, ‘대형병원 

탈출’의 빌미가 되기 쉽다. 필수의료의 처우 개선

은 경제적 개선뿐 아니라 충분한 교대 인력의 마

련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의료소송 걱정없는 진료

환경 등과 함께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일부 의사들은 “사람 살리는 일을 시작하자”

라며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였다. 

박익성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회장은 “응급 중증 

뇌혈관질환 환자를 발생 지역에서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신경외과 뇌혈관 전공 교수들이 별도

의 연락체계를 꾸려 가동하고 있다. 순번을 정해 

연락을 돌리는 당번제도 도입해 24시간 수술 치

료가 가능한 의사가 있는 병원을 실시간으로 연

결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였다[1].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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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연락망 네트워크를 

꾸린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속가능하지도 않

을 뿐더러 근본 해결책이라 보긴 어렵다. 

일부 의사들은 투쟁을 통해 불합리한 환경을 바

꾸자고 한다. 불합리한 의료소송 판례가 나올 때마

다 일종의 ‘준법투쟁’, 즉 ‘모든 두통 환자에게 CT나 

MRI 검사 시행’ 등을 지침화 하자고 한다. 이런 접

근은 투쟁의 방식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얼마 

남지 않는 의사의 전문성에 자해를 가하는 꼴이다. 

2. 근치적 치료

병든 한국의료에 대한 근치적 치료란 ‘필수의

료가 바로 인기의료’가 되도록 제도와 환경을 완전

히 바꾸는 일일 것이다. 이 참에 유럽식 복지의료

와 미국식 시장경제 의료가 묘하게 뒤섞여 있는, 

의사들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되고 있는 현 의료제

도를 갈아엎자는 논의도 있다. 하지만, 얽힌 실타

래를 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알 수 없으며, 한 편의 논문에서 다루기엔 벅차다.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처음 자리로 돌아가

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 면에서 ‘의사됨’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 의료에서 의사됨에 대한 

성찰은 2014년 발표된 ‘한국의 의사상’에 잘 담

겨있다. 의료전문직의 역량과 도덕적 가치를 ‘환

자 진료’,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

업성’과 ‘교육과 연구’라는 다섯 영역으로 기술하

였는데, 그 중심에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

을 두었다<Figure 1>[20].

중세시대 길드의 전통 이후로 의사는 그 사회

의 공동선(common good)인 환자의 건강과 사회

의 보건의료 향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대가로 

업무의 자율성과 독점권 및 일정수준 이상의 지

위와 보상을 받는다. 이때 의사들이 전문집단으

로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 및 신념 체계가 의학전

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이다[21]. 

미국개원의협회(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Foundation), 미국내과학회(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및 유럽내과연합(European 

Federation of Internal Medicine)이 공동으로 

개발한 ‘의학 전문직업성에 대한 선언’은 의학 전

문직업성의 10가지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첫

째,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전문성, 둘째, 환

자에 대한 정직성, 셋째, 환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넷째, 환자와의 적절한 관계유

지, 다섯째,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노

력, 여섯째, 의료제공 기회를 높이기 위한 노력, 

일곱째, 한정된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노력, 여덟째, 과학적 발전을 위한 노력, 아홉 번

째, 이해갈등 상황을 잘 관리함으로써 신뢰를 유

지하려는 노력, 그리고 끝으로, 전문직으로서 사

회적 책임을 완수하려는 노력이다[22].” 

반대로, 의학 비전문직업성(unprofessionalism)

은 의학 전문직업성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하

<Figure 1>  Korean Doctor’s role. Adapted from 
Ahn [20] with CC-B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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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다른 분야 의료종사자 및 환자에게 거만

하거나, 일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하거나, 자기 

계발을 게을리하거나, 환자나 보호자와의 라포

(rapport) 형성이 안 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용어이다[23]. 전문직으로서의 가치들을 파기하

고 환자의 이익보다 자신이나 병원의 이익을 우

선시하는 상업주의,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를 

거래행위로 변질시키는 것도 비전문직업성의 특

징이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상담이나 광고

에서도 비전문직업성적인 행위들이 발견되고 있

다[24]. Lee et al.[25]은 “의학 전문직업성의 정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상업주의, 특히 의료 상

업주의(예를 들어 과도한 선전, 특히 인터넷을 통

한 의료용품 광고나 판매 행위나 병원비 할인, 환

자 정보를 제약회사나 연구소에 금전을 받고 넘기

는 행위 등)가 의사의 비전문직업성을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한국의 의사들은 전문

직업성의 귀한 가치들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해 보

지 못한 채 비전문직업성(unprofessionalism)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흔들리는 믿음’에 관

한 것이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나 법원의 징계

를 받는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의사들 스스로가 

동료 의사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을 

체감하게 된다. 이효진은 직업인으로서의 의사가 

등장한 이후로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믿

음’이라고 했다. 지금의 면허와 같은 독점적 지위

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것

은, 교육이나 훈련, 학위나 자격, 면허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 환자의 믿음이라는 것이다

[14]. Koh[12]도 “의사가 윤리적이어야 하는 이

유를 타인의 생명에 관여하기 때문이라고 단순히 

규정지을 수는 없다. 타인의 생명에 관여하는 직

업은 의사 외에도 많다. 의사에게 특히 윤리성이 

강조되는 것은 자신의 건강에 관한 중요한 결정

을 의사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자-의사 관계의 속성에 더 큰 이유가 있을 것

이다.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위해가 초래될 수도 

있는 권고에 따른다는 것은 의사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였다[12].

제도 탓, 수가 탓 수준을 넘어, 환자를 유인

하거나 근거 없는 처방 등 의도적인 과잉진료

를 당연시하는 의사들에 대한 소문은 그리 드

문 일이 아니다. 비전문직업성은 결국 탈전문화

(deprofessionlization)로 이어진다. Cockerham

은 의료에서 소비자주의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통제 강화로 의사의 전문적 권위가 쇠퇴하고 있

는 상태를 탈전문화(deprofessionlization)라 하

였다[26]. 탈전문화(deprofessionlization)가 가

속화되면 의사의 진료 독점권과 자율권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의사뿐 아니라 사

회 전체에 심각한 재앙이 된다.

의학 전문직업성의 수호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수호해야 할 시작점이자 마지막 보루이다. 

의사들은 전문직의 핵심요소인 고도의 전문지식

과 술기로 환자를 돌보되, 철저한 자기규제, 동료

평가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의사들의 윤리의식 고양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하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대표되는 각

종 선언과 윤리강령, 4원칙 등 원칙 중심의 규범 

윤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화, 규범화’는 오

히려 ‘옳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축소

할 우려가 있다. 부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금지

와 제재’는 본능적으로 ‘투쟁-도주 반응’을 유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억제한다[27]. 전문인들을 위한 윤리강령이나 각

종 윤리지침을 비롯한 표준은 ‘윤리학적인 바닥

(ethical floor)은 되어 줄 수 있으나 지향할 천장

(ethical ceiling)은 되어 주지 못한다’는 주장이

다[28].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긍정윤

리(positive ethics)다. 본래 윤리학이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옳음과 그름이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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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와 같은 물음과 관련된 가치를 다루는 학

문이다. 단순히 ‘잘못된 행위’를 피하는 것이라기

보다, ‘옳은 행위를 하는 것’이다[29]. 긍정 윤리

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긍정 윤리학의 목적으

로 위법 행위에 대한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던 것

에서 윤리의 높은 이상을 비전으로 발전시켜 나

가는 방향으로 전환”하거나[30], 또는 “윤리적 이

상을 염원하도록 권장하는 보다 균형 잡히고 통

합적인 접근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31]. 일

례로 환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를 규범적으

로 접근하면 환자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만, 긍정 윤리적 접근은 환자와의 신뢰를 

향상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까지 포함한다. 충분

한 설명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도 규범

적 접근은 동의서에 환자의 서명을 받을 법률적

인 책임만을 강조하지만, 긍정 윤리적 관점은 동

의서를 매개로 치료의 과정에 환자가 최대한 자

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강조

한다.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

나?’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윤리적

인 이상을 실현하는 길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29]. 

Ⅴ. 글을 닫으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최근 주요 언론을 통

해 기사화된 ‘필수의료의 위기’를 화두로 한국 의

료의 병증을 살펴보았다. 먼저 증상과 증후를 점

검하였고, 병태생리와 진단을 고민한 후 처방을 

고민하였다. 현 상황에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

부터 시작하되, 의사-환자 관계의 최후의 보루

6)  한국 의사들의 전문직업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필자는 의사들의 일탈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급여 제도, 과잉진료 부추기는 시스템에 대한 문

제제기를 한 바 있다[33,34].

인 ‘믿음’을 전문직업성 재조명을 통해 지켜내야 

한다. 늘어만 가는 법적 제재와 의무 규약에 매몰

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의사’, 더 ‘좋은 의료’를 

꿈꾸는 긍정윤리 쪽이 맞는 방향임을 역설해 보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야는 여전히 뿌옇고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Niebuhr는 개인과 집단의 행동 양태를 분석하

고 사회적 정의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역작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개인적

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사회 내의 어느 집단

에 속하면 집단적 이기주의자로 변한다”라고 하

였다[32].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

서 타인의 이익을 배려할 수 있지만, 사회는 종종 

민족적-계급적-인종적 충동이나 집단적 이기심

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를 차용해 보

면 현재 한국 의료는 ‘중립적 의사와 비도덕적 시

스템(neutral physician and immoral system)’

에 가까워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의사를 지망하

는 이들은 평균보다 더 도덕적이지도 덜 도덕적

이지도 않을 것이다. 만일 이들이 속한 의료 시스

템이 도덕적이라면 대부분의 의사는 도덕적 의사

가 될 것이며, 그 역도 성립할 것이다. 이런 시각

에서 중병으로 판명이 난 한국 의료를 살리기 위

한 처방은 정원이냐, 수가냐 같은 근시안적 미봉

책이 아니다. 효율성에 매몰된 ‘믿음’을 되살리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순위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은 정부-의료계-시민단체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 과제 

안에는 행위별 수가제, 매출액 기준의 인센티브, 

도덕적 해이를 유혹하는 실손보험, 근거 없는 비

급여진료 등에 대한 대수술도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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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Care Crisis and Medical Professionalism

CHEONG Yoo-seock1

Abstract

There are deep concerns about Korean medical care. It is becoming difficult to find doctor who save life in 
emergency rooms, operating rooms, intensive care units, and rural hospitals. The so-called ‘critical care’ is shaking 
in its roots. In the meantime, medical professionalism has lost its way. It does not seem appropriate to attribute the 
cause of the problem to individual doctors. It is not reprehensible for individuals, who are people before doctors, 
to choose quality of life over a sense of duty. Not only medical staff on site, but also patients, civic groups, media, 
and politicians began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This article examines Korean medical care for 
serious illnesses by dividing them into ‘symptom and sign’, ‘pathophysiology and diagnosis’, and treatment stages. 
It was diagnosed that the crisis in Korean medical care was due to the irrationality of philosophyless health care 
policies, doctors choosing work-life balance over a sense of duty, the collapse of the medical delivery system due to 
the expansion of large hospitals, and the moral hazard of patients and doctors due to private medical insurance. As 
a prescription to save Korean medicine, it was proposed to break away from the short-sighted discussion of ‘cost 
vs capacity’ and build a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restoration of trust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the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and the transition from normative ethics to positive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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